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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약품 직접광고 2년간 제한
의회, 부작용 최소화 위해 … 제약기업은 자율규제 내세워 반발

미국 의회가 신약 판매 때 첫 2년간 소비자에 대한 직접광고를 금지시키는 입법을 추진하자 제약업계가 강

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마이클 엔지 상원의원이 몇년전 공동 제안한 후 제약업계가 자

율규제를 내세우며 강력히 견제해 미루어져왔으나 최근 또다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안은 신약 판매 때 첫 2년간은 소비자에 대한 직접광고를 규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대량 판매되기에 앞서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줄인다는 내용이 골자로, 2004년 Merck의 진통제인 바이옥스가 심장마비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나 판매를 중단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법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약을 허가하면서 첫 2년간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가 광고규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율규제를 방패로 적극 대응해왔기 때문에 입법이 결코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다.

Pfizer, Bristol Mayer' Squibb 등 제약 메이저들이 당국의 규제강화를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첫 6-12개월

간 소비자 직접광고를 자제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제약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약품연구제조업협회(PRMA)가 최근 약품광고를 하기 전에 먼저 FDA에 

심의를 요청하는 방안도 만들었다.

협회는 FDA에 심의를 요청할 때마다 건당 8만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토록 해 FDA가 관련인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약 메이저들은 인기약품들이 대개 TV 등 직접광고를 발판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했기 때문에 새로운 광고 

규제를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닐슨 미디어에 따르면, 미국의 의약품 소비자 직접광고는 2006년 약 50억달러에 달했으며 미국인 TV 시청

자가 연평균 30시간 가량의 약품 광고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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